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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Despite expectations that carbon neutrality policies will have varying impacts across industries and regions, responses remain uniform and fragmented. For a successful regional transition toward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must consider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haped by industrial structures. This study classifies industries that are likely to be sensitive to carbon regulations and decomposes regional economic growth factors to offer planning implications. The analysis covers 17 regions (Si-Do) in South Korea from 2010 to 2019, identifying five industrial types using cluster analysis based on carbon emissions and response capacity indicators: low-emission–medium-capacity, medium-low-emission–medium-high-capacity, medium-high-emission–medium-high-capacity, high-emission–medium-high-capacity, and low-emission–low-capacity. Dynamic shift-share analysis is then applied to decompose employment changes into national growth, industrial structure, and regional competitive effects. The results show that even industries with high response capacity may experience job losses depending on regional conditions. Moreover, regions with the same industrial type can exhibit different growth factor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regional strategies based on growth factors, beyond general industrial responses to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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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5천 1백만 톤 CO2eq.로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다(IEA, 2022). 특히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계은행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0%로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한다(통계청, 2024d). 또한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제조업 및 건설업의 비중은 약 27.7%에 달한다(환경부, 2022).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23).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적극적인 감축 전략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면 탄소세 부과와 배출량 상한제 및 거래제 등의 규제가 강화되며, 이에 따라 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영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지역별 산업구조와 내생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Liu et al., 2021; Liu et al., 2023). 결국 탄소중립 이행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 더 큰 경제적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지역 간 격차가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안예현 외, 2022; 유이선 외, 2022).

      기존의 연구는 주로 업종별 감축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일한 산업이라도 지역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성장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은 지역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부존성, 경제 규모, 산업구조, 발전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탄소중립 전략이 필요하다(Liu et al., 2023). 이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연구되고 있으나(김수이 외, 2010; 조경엽·김영덕, 2013; 박종욱, 2024),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지역 산업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존의 연구는 탄소중립 정책에 취약한 산업을 도출하고 이들 산업구조에 따른 지역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정책에 취약한 산업 유형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다룬다. 탄소배출과 대응 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산업을 유형화한 후,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2010~2019년 동안 고용 성장에 기여한 요인을 분해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대응에 있어 산업 및 지역 차원의 단순한 취약성 평가를 넘어, 지역경제 성장의 이질적 요인을 분해함으로써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적 대응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기후변화가 미래 세대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Kotz et al.(2024)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없는 시나리오 대비, 2049년까지 글로벌 1인당 소득이 평균적으로 1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소득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다(Kotz et al., 2024).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선진국에 비해 전 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배출량이 약 65.9%에 달한다(박경훈 외, 2021).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탄소세가 시행되는 경우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박경훈 외, 2021).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주요한 난제 중 하나는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이다(유종현 외, 2024).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가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이다. 산업별 기술수준의 차이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있어 다른 대응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산업구조에 따라 고용과 부가가치 등 이질적인 경제적 영향으로 이어진다(민은지·윤남준, 2021). 우리나라 시·도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화 및 산업화 비중이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질 부가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원, 2023). 산업별 분석에서도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변동이 –0.19%에서 –20.99%까지 편차가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원, 2023). 즉,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탄소세와 같은 탄소 감축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역별 산업구조와 그 비중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조경엽·김영덕, 2013; 박종욱, 2024).

      탄소중립 정책의 효과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일자리 분포, 탄소배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구조 조정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술 수준과 경제적 다각화 정도에 따라 감축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Zhou etal., 2013). 특히 산업화 단계에 따라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이 이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원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한 지역은 환경 규제로부터 적응이 어려워 경제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Tian et al., 2019). 이는 결국 일률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아닌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환경 규제가 항상 즉각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환경 규제와 탄소배출 간 관계는 비선형적이며, 산업구조의 최적화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환경 규제가 오히려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Chen et al., 2019). 또한 산업이 다각화된 지역에서는 규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산업구조가 고착화된 지역에서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Dai et al., 2023). 게다가 고탄소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산업 다각화가 지연되고 탄소 감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Wu et al., 2021). 이러한 연구들은 탄소중립 정책의 효과가 기존 산업 및 경제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때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은 지역별 산업구조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적극적인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반면, 산업구조상 적응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Pan et al., 2023). 예를 들어 Zheng et al.(2021)은 중국의 저탄소 도시 시범 사업이 기술 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산업구조가 고착화된 지역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는 탄소배출 및 산업구조의 공간적 차이가 정책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Yu et al., 2024).

      종합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탄소중립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도 지역적 맥락에 따라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주요 원인이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즉, 탄소중립 정책에 취약한 산업구조로 이루어진 지역이라도 내생적인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규제로부터 산업 유형별 영향과 대응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동일한 산업이라도 지역별 성장의 이질적인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이는 각 지역이 탄소중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Ⅲ. 자료 및 분석방법
      
        1. 군집분석
        군집분석은 독립변수들의 값과 거리를 토대로 샘플들을 일정한 군집으로 분류하는 기법을 말한다. 군집분석은 크게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으로 나뉜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군집의 수를 판단한다.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연구자가 사전에 군집의 수를 설정한 뒤에 해당 군집 수의 중심값에 가까운 샘플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덴드로그램을 판단하여 사전에 군집의 수를 설정한 후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 중 하나인 K-평균(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은 임의 군집의 각 평균과 군집 내 샘플 간 제곱 오차의 합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는 알고리즘으로 식 (1)과 (2)로 표현할 수 있다(Ja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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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에서 ck는 k번째 군집을 의미한다. 각 군집은 i번째 샘플 x와 군집 ck의 평균인 μk의 제곱 오차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K-평균 군집분석의 목적은 K개의 모든 군집의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군집의 수 K가 증가할수록 제곱 오차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임의의 K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할 때 군집 내 샘플값의 제곱 합을 최소로 하는 Ward 방법을 이용하였고 유클리드 거리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이후 덴드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군집의 수를 설정한 후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에 이용되는 변수는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

      

      
        2.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한 업종을 대상으로 성장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이할당분석은 지역의 산업 성장요인을 국가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로 분해하는 방법론이다. 국가성장효과란 전체 경제 성장에 따른 영향을 의미하며,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와 관계없이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산업구조효과는 국가 수준에서 특정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효과를 반영한다. 지역할당효과는 동일한 산업을 보유한 지역 간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정책적 지원, 인프라 등의 차이에 따라 산업 성장률이 국가 평균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변이할당분석은 어떠한 요인이 특정 산업의 변화에 기여한 것인지를 분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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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는 시점 t1와 t2 간 r 지역의 i 산업에 속한 종사자 수 E 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식 (3)의 우변에 같은 기간 국가의 전 산업 증가율과 국가의 산업 i 증가율을 가감하면 식 (4)와 같다. gN 와 giN-gN, gir-giN 은 각각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를 의미한다. 식 (4)의 양변에 Ei,t1r 을 곱하면 각 효과별 종사자 수의 변화량을 알 수 있다.

        변이할당분석의 한계 중 하나는 선택하는 두 개의 시점으로 인해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동태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시점 사이의 모든 시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변동성을 파악하는 동태적 변이할당분석(dynamic shift-share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시점 t1에서 t10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t1~t2, t2~t3, …, t9~t10 기간별 효과를 모두 합하는 것이다.

      

      
        3. 분석자료
        제조업 업종 유형화를 위해서 지표를 크게 탄소배출과 대응 역량 부문으로 구분하였다(표 1). 탄소배출 부문은 산업이 규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탄소세 및 배출량 거래제와 같은 규제는 배출량만큼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배출 산업일수록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응 역량 부문은 규제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업종의 자원 보유 수준과 운영 기반을 반영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역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

        
          Table 1. 
				
          

          
            Definition and source of indicators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자료의 변동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업종별 연구개발비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업종 구분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업종별 탄소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 자료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시스템의 연도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보고서에서 구득하였다. 업종별 상용근로자 수는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액은 「광업제조업조사」, 연구개발비는 「경제총조사」를 활용하였다.

        군집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2010~2019년 부가가치액 자료를 제공하는 「광업제조업조사」가 10인 미만 사업체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제조업 탄소배출량에서 10인 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불과하여(한국에너지공단, 2024), 이를 제외하더라도 탄소배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및 입지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구득한 지역별 및 산업별 종사자 수는 10인 이상 사업체뿐만 아니라 10인 미만 사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1) 탄소배출 부문
          석탄 및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많아 주요 감축 대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석유와 관련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 총소비량 중 석탄·석유·가스 소비량의 비중을 화석연료 의존도로 설정하였다(Xia et al., 2011; Yu et al., 2018).

          탄소중립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누적적이고 경로의존적인 과정을 반영한다. 즉, 환경을 희생하며 성장한 산업이 하루아침에 청정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잔존하며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Yang et al., 2017). 이에 따라 2010~2019년 연도별 누적 탄소배출량을 탄소중립 부문 지표로 설정하였다(Yang et al., 2017; Zhang and Hao, 2017; Zhou et al., 2019). 또한 과거 탄소배출량의 추세를 반영하여 미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2010~2019년 연평균 탄소배출 증가율도 분석 지표로 포함하였다.

          탄소 및 에너지집약도는 환경적 영향과 경제발전 간 관계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지표이다. 모든 경제활동 단위는 노동, 자본, 에너지를 투입하여 부가가치와 온실가스를 산출한다. 따라서 탄소배출 및 에너지 사용의 집약도는 산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Xia et al., 2011; Wang et al., 2015; Yang et al., 201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집약도를 부가가치액 대비 탄소배출량, 에너지집약도를 부가가치액 대비 에너지소비량으로 설정하였다. 각 값이 클수록 부가가치 대비 탄소배출 및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대응 역량 부문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다양한 결과로 나타난다. 규제 대상 기업은 단기적으로 구조 조정이나 생산활동을 축소함으로써 대응하며, 이는 기술혁신을 통한 적응에 비해 즉각적이고 저렴한 수단이기 때문이다(Hanoteau and Talbot, 2019). 환경 규제가 적절한 인센티브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녹색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고용이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Wen et al., 2023; Wang et al., 2025). Shang and Xu (2022)는 중국의 저탄소 환경 규제가 탄소배출 감소 초기에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유의미한 U자형을 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고용 형태와 산업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기술집약적인 업종일수록 기존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며,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Mo, 2023; 2024). 즉, 규제로 인한 기술혁신은 상대적으로 기술 친화적인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므로(Zhang et al., 2024), 저숙련, 임시직, 다배출 산업에 대한 고용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Huang and Sun, 2023; Wang et al., 2025).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 및 대응을 의미하는 상용근로자 비율, 일자리 증가율, 부가가치 증가율, 1인당 부가가치, 연구개발비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일자리 증가율과 부가가치 증가율은 각각 2010~2019년 연평균 종사자 수 증가율 및 부가가치액 증가율로 계산하였다.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의미하며, 연구개발비는 2020년 기준 종사자 천 명당 연구개발비로 측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2>는 군집분석을 위해 이용한 지표들의 기술통계량이며, 표준화 과정을 거치기 전의 값이다. 평균값을 통해서 각 지표별 산업의 배출수준과 대응 역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산업 간 차이가 얼마나 유의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 지표에 대한 산업별 이질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indicators
          
          

        

        
        

      

      
        2. 군집분석 결과
        군집분석은 각 지표를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한 후 수행되었다.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와 덴드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군집 수는 5개로 나타났다(그림 1).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5개와 6개 군집 간 거리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군집 수가 증가할수록 해석이 어려워지고 의미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5개 군집을 채택하였다.

        
          
          

          Figure 1. 
				
          

          
            Dendrogram of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results
          
          

          

        

        이후 군집을 5개로 설정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2>로 나타내었다. 각 수치는 최종 군집중심을 의미하며 평균 이상인 경우 파란색, 이하인 경우 주황색으로 표시하였다.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탄소배출 부문 지표는 수치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의미(저배출)를 가지도록 부호를 반대로 변환하였다. 예를 들어 유형 1과 2, 5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제조업 평균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Figure 2. 
				
          

          
            The result of K-means clustering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배출 부문 중 평균 이상인 지표가 5개인 경우 저배출, 4개인 경우 중·저배출, 2~3개인 경우 중배출, 1개인 경우 중·고배출, 0개인 경우 고배출로 분류하였다. 마찬가지로 대응 역량 부문도 고역량과 중·고역량, 중역량, 중·저역량, 저역량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유형 1은 저배출-중역량 산업, 유형 2는 중·저배출-중·고역량 산업, 유형 3은 중·고배출-중·고역량 산업, 유형 4는 고배출-중·고역량 산업, 유형 5는 저배출-저역량 산업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에 속하는 업종은 <표 3>으로 제시하였다.

        
          Table 3. 
				
          

          
            Manufacturing industry classification results
          
          

        

        
        

        유형 1(저배출-중역량 산업)은 식료품, 음료, 목재 및 나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 10개 업종을 포함한다. 이 유형은 모든 탄소배출 지표가 제조업 평균보다 낮아 탄소중립 규제로부터 비교적 덜 노출된다. 다만 대응 역량 면에서는 상용근로자 비율과 노동생산성, 연구개발비가 제조업 평균 이하로 나타나 장·단기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인적자본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유형 2(중·저배출-중·고역량 산업)는 의약품, 전자 부품, 정밀기기, 전기장비 등 기술집약적인 4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탄소배출 지표 중 4개가 제조업 평균 이하로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며, 대응 역량 지표 중 4개가 제조업 평균 이상이다. 이로 인해 유형 2는 탄소중립 규제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소배출 증가율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용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다. 따라서 최적화를 통한 배출량 및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

        유형 3(중·고배출-중·고역량 산업)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이다. 이 유형은 탄소배출 지표 중 4개가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규제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 역량 지표들이 연구개발비를 제외하고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고용 및 생산량 조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 투자 강화 및 고숙련 노동자 재교육 등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이다.

        유형 4(고배출-중·고역량 산업)는 화학제품 제조업과 금속 제조업으로 구성된다. 모든 탄소배출 지표가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규제의 영향이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응 역량 지표는 부가가치 증가율을 제외하고 제조업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형 3과 유사하게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우수하다. 주요한 차이점은 유형 3에 비해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하므로 저탄소 기술 전환을 통한 장기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유형 5(저배출-저역량 산업)는 섬유, 의복, 가죽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7개 업종을 포함한다. 탄소배출 지표는 모두 제조업 평균 이하로 규제 영향이 낮을 수는 있겠으나, 대응 역량의 모든 지표가 평균 이하로 나타나 장·단기적인 충격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유형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3.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
        각 유형별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는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지역별 해석은 해당 유형에 대해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가 1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그림 4).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이 지역 내에서 국가 평균 대비 특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1 이상인 지역이 해당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2010~2019년간 전국 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유형에 관계없이 국가성장효과는 양수를 띈다. 따라서 국가성장효과에 대한 해석은 생략하고자 한다. 대신에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의 부호에 따라 성장형(산업구조효과 양수 및 지역할당효과 양수), 경쟁강화형(산업구조효과 양수 및 지역할당효과 음수), 성장잠재형(산업구조효과 음수 및 지역할당효과 양수), 쇠퇴형(산업구조효과 음수 및 지역할당효과 음수)으로 구분하여 풍부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김대중·김태연, 2014; 나주몽·김재영, 2022). 이를 통해 각 유형별로 탄소배출 저감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차별적인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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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ic shift-share analysis results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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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quotient by type
          
          

          

        

        유형 1(저배출-중역량 산업)은 대구와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 입지계수가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산업구조효과가 모두 음수를 나타내며, 이는 산업의 구조적 약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지역경쟁력을 의미하는 지역할당효과는 대구와 인천, 울산, 전북, 경남에서 음수로 나타났고 경기와 충북, 충남, 경북에서 양수로 나타났다. 즉 유형 1에 대하여 대구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쇠퇴산업의 특징을 보이는 반면, 경기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형 1이 성장잠재형인 지역에서는 산업구조가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지역 내 정책 대응력 및 기업 경쟁력이 존재하므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장기적인 대응력 강화가 요구된다. 반면 유형 1이 쇠퇴형인 지역에서는 산업구조와 지역경쟁력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

        유형 2(중·저배출-중·고역량 산업)는 인천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에서 입지계수가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형 2의 산업구조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음수로 나타났으며, 지역할당효과는 인천과 세종, 경기, 충북에서 양수, 충남과 경북에서 음수로 나타났다. 즉 유형 2도 지역에 따라서 성장잠재형과 쇠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유형 2를 성장시키는 것은 탄소중립과 지역 경제에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유형 2가 성장잠재형인 지역은 기술기반 산업을 바탕으로 강한 기업가적 혁신과 정책 수용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한다면 성장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유형 2가 쇠퇴형인 지역에서는 고역량 산업임에도 지역 단위에서의 성과가 낮게 나타난 만큼,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유형 3(중·고배출-중·고역량 산업)은 인천과 울산, 충남, 전남에서 입지계수가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형 3의 산업구조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음수로 나타났으며, 지역할당효과는 인천과 울산에서는 음수, 충남과 전남에서는 양수로 나타났다. 유형 3은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산업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울산은 유형 3에 대한 입지계수가 약 16.7로 매우 높은 특화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쇠퇴형의 특징을 띄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임시방편의 대응은 가능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산업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기술 인프라를 지원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저배출 산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반면 유형 3이 성장잠재형인 지역은 기술혁신 투자 강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장단기적인 저탄소 전환이 요구된다.

        유형 4(고배출-중·고역량 산업)는 인천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입지계수가 1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 4는 경기와 전남에서는 성장형, 인천과 울산, 전북, 경북, 경남에서는 경쟁강화형, 세종과 충북, 충남에서는 성장잠재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유형 4에서도 가장 높은 특화도를 가진 지역이므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유형 4는 유형 3에 비해 혁신역량이 우수하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경기를 비롯한 성장형 지역은 기술혁신을 통한 저탄소 전환에 집중할 수 있다. 인천을 비롯한 경쟁강화형 지역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세종을 비롯한 성장잠재형 지역은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단기적인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두 종류의 지역 모두 저탄소 기술혁신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유형 5(저배출-저역량 산업)는 대구와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에서 입지계수가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서는 산업구조효과와 지역경쟁력효과 모두 음수로 나타나는 쇠퇴형, 경기와 전남에서는 산업구조효과는 음수이나 지역경쟁력효과가 양수로 나타나 성장잠재형으로 나타난다. 유형 5는 저배출 산업이지만 대응 역량이 낮아 장단기적인 충격에 모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구를 비롯한 쇠퇴형 지역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대응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경기를 비롯한 성장잠재형 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해석을 추가하고자 한다. 유형 3은 상대적으로 역량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쇠퇴형 산업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입지계수가 16.7에 달하여 해당 산업 유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국가성장효과(1,233명)가 산업구조효과(-367명)와 지역할당효과(-676명)의 부정적인 면을 상쇄하여 전반적인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울산에서 유형 3이 성장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에 안주하는 경우 잘못된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및 대응 역량 부문의 지표를 설정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유형은 저배출-중역량 산업, 중·저배출-중·고역량 산업, 중·고배출-중·고역량 산업, 고배출-중·고역량 산업, 저배출-저역량 산업이다. 이후 2010~2019년 동안 지역별 및 유형별 종사자 수의 변화를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해 국가성장효과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으로 분해하였다.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의 부호에 따라 성장형, 경쟁강화형, 성장잠재형, 쇠퇴형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별 관계와 일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면서도, 유형 및 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영향을 추가적으로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적 성장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Zhou et al., 2013; Tian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탄소중립 규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산업 유형별로 다를 수 있음을 군집분석을 통해 밝혔다. 일반적으로 유형1과 2, 5는 배출 수준이 낮은 산업, 유형 3과 4는 배출 수준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지만, 대응 역량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특히 유형 2와 4는 기술역량이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으나, 탄소배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향후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Chen et al., 2019; Wu et al., 2021).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동일한 산업 유형이라도 지역에 따라 경제적 성장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유형 2와 3, 4가 대응 역량이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따라서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의 부호가 반대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 3의 특화도가 매우 높은 울산의 경우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성장효과가 이를 상쇄하여, 마치 해당 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별 및 지역별 정책 초점이 잘 못 설정되는 경우 지역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Yu et al., 2024; Pan et al., 2023; Zheng et al., 2021).

    

    

  
    
      Ⅵ. 결 론
      본 연구는 탄소중립 정책에 민감한 산업을 도출하기 위해 탄소배출 및 대응 역량 부문 지표를 설정한 후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제조업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지역별 및 유형별 2010~2019년 종사자 수 변화에 기여한 요인을 분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동일한 산업 유형이라도 지역별 성장 혹은 쇠퇴에 기여한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높은 대응 역량을 가진 유형이라도 산업구조와 지역경쟁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국가성장효과를 상쇄하여 전반적인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산업별 탄소중립 전략은 배출 수준뿐만 아니라 대응 역량,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배출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은 고용과 생산 등에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전환 정책이 요구된다. 저배출 혹은 저역량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은 장기적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내·외부적인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기존에 지속되어 왔던 입지계수 기반의 성장전략만을 유지하는 경우 지역 내부적인 경쟁력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구조의 문제라면 산업다양성 확보와 산업 간 일자리 연계 등의 전략이 요구될 것이며, 지역 여건의 문제라면 인프라 개선과 인적자본 강화 등 지역 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탄소중립 정책이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책의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의 대응 전략은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또한 산업 간 혹은 지역 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연관관계에 따라 규제의 충격이 전이되어 파급되므로, 산업연관분석이나 전후방 연쇄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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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 of coal oil, and gas consumption % Korea Energy Agency

in total energy consumption (2019) (2024)
Cumulative carbon emission fz“u"fs'f%?; o afissons million tCO: éﬁf"“‘ly Agency
Average annual carbon emission Korea Energy Agency
Carbon  Carbonemissiongrowthrate  oounn v (2010-2019) * (2024)
emissions Korea Energy Agency
Carbon emissions per unitofvalue  1CO: pr bilfon
Carbon intensity (2024), Statistics Korea
added (2019) KRW oo
Korea Energy Agency
Energy consumption per unitof value  toe per bilion
Energy intensity (2024), Statistics Korea
added (2019) w200
" Pr f .
Ratio of permanent employees {7070r I~ of et rployeesin % Statistics Korea (2024b)
Enplgmentgrowtate gt empiyment ot % SatsicsKoea02t)
T Vauesddedgowthrate et BBl e added growth % Statistcs Korea (2024)
Labor prodiuctivity Value added per employee (2019) o P Statistcs Korea (20240)
R&D expenditure R&D expenditure per 1,000 employees  million KRW per  Statistics Korea (2024a),

(2020) 1,000 employees ~ Statistics Korea (202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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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s Mean S.D. Min. Max.
Fossil fuel 37,309 4860 T T
dependence

Cumulative

carbon 111.559 231.844 0.857 1,060.350
emission

Carbon

emission 3.752 4783 -10.483 11.591
growth rate

Carbon

intensity 524.795 923868 21.800 4,254.600
Energy

intensity 195.773 378262 5500 1,499.300
Ratio of

permanent 81.919 13064 53.700 98.300
employees

Employment )

growth rate 0971 2322 4.355 5.530
Value-added

growth rate 2319 3081 -5.386 8.383
Labor

productivity 273.930 397911 84.600 1,973.100
Al 4714031 8151307 284.669 39,071.429
expenditure " s - 071,

Note: N=24





